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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효 시험조작 의-약 갈등
의사 고유의 처방권 침해 주장 … 약협은 의약품 독점적 권리 반박

제너릭 의약품의 약효 시험자료를 조작한 이른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의 불똥이 의사단체

와 약사단체로 튀었다.

양 단체는 사건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명서를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 단체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은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제너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의사단체는 의사의 고유한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반면 약사단체는 의사가 약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특정 기업, 특정 상표의 약 처방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약

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리려는 속셈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26일 “생동성시험을 통과해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무시하고 정

부는 대체조제 확대와 성분명 처방도입 운운하며 무리수를 두면서 수천가지 약들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시

켰다”며 “식약청은 생동성 인정 품목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

했다.

의사협회는 나아가 약효 시험조작 사건에 대해 국회는 즉각 상임위를 열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대

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4월27일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약품 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건을 통해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폄훼하

려는 의사협회의 의도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약효 시험조작 사건은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침소봉대나 본질왜곡으로 모든 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사태로 발전해 선의의 피해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약을 사용하라고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은 의사들인데 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약을 처방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약사회는 “사태의 본질은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문제인만큼 동일성분의 약품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보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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